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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경찰관, 셀프 수사 안돼” 
-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소속 경찰관서 아닌 다른 곳에서 수

사해야...
- 국민권익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장치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경찰관서 등으로 이송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 경찰관인 ㄱ씨는 2023년 6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관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A경찰청은 상위관서인 경찰수사 본부의 

승인을 받아 ㄱ씨가 소속된 A경찰청 수사부서에 이 민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ㄴ씨는 2023년 12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

찰관이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인접 경찰관서 

중에서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나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운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이 고소인, 

피의자 등인 사건은 인접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A경찰

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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